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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와 세월호 참사 900일 성명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부가 통보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종료 시한인 9월 30일이다.

정부의 의도는 사실상 특조위를 강제해산하겠다는 것이다.

선체에는 아직도 9명의 미수습된 희생자 시신이 있고, 304명을 수장한 세월호 침몰의 비밀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900일이라는 형극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다.

원인불명의 침몰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구조되지 못한 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묻을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다.

 
밝혀야 할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은 ‘구조하지 않은 진실’과 ‘침몰의 진실’이다.

그러나 특조위의 조사활동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집요한 방해와 거부로 난관에 봉착해 ‘감추는 자 범인이다’라는 세간의 조롱거리가 나올 정도다.

‘침몰의 진실’을 밝힐 선체인양은 계속 늦춰지고 있고 심지어 이미 상당한 선체훼손이 되었다고도 한다. 진실이 은폐되는 상황에서 현 세월호 특별
법을 근거로 한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이후 진실규명을 위한 새로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10월 1일은 세월호 참사 900일이다.

강제적인 특조위 활동 종료를 이유로 진실규명 활동이 중단되는 900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진실규명을 위한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진실규명 활동을 법률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엄중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야당의 역할이 크고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분명해야 한다.

민심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 국회에 국민들이 야당에 요구하는 과제이다.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은 성역 없는 특조위 조사활동의 보장과 법적 권한을 가진 특검 도입, 온전하고 조속한 선체인양과 선체훼손 중단 그리고 선체
조사 보장 등이 분명하게 담겨야 한다.

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은 동전의 양면이다. 

국민들은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마라. 국민을 화나게 하지마라.

 
201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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